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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은 현대의 권리 기반 돌봄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법 앞의 평등한 

인정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다. 지원 의사결정은 장애 

서비스 분야에서는 오랜 실천의 역사와 축적된 근거를 지니고 있으나, 최근에 

이르러 고령자의 보건 및 사회적 돌봄 영역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제정된 호주 「2024 년 노인돌봄법」과 이에 수반되는 규정 및 정책이 

지원 의사결정을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새로운 입법 조항이 고령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여러 과제가 남아 있음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원 의사결정의 개념과 호주 맥락에서의 최근 전개 과정을 간략히 



2 
 

살펴본 뒤, 고령자 돌봄에서 지원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과제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연방제 국가인 호주에서 노인 

돌봄 부문에 관한 법과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둘째, 가장 

취약한 고령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과도한 국가 개입을 피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설계해야 할 필요성, 셋째, 지원 의사결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의지와 선호’라는 권리 기반 개념을 실제 정책과 실천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집단의 

다양성, 노인 돌봄 부문이 지닌 역량과 구조적 부담, 그리고 노인 돌봄 영역에서 

인권 개념이 법과 정책에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포함한 호주 특유의 

정책적·인구학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Craig Sinclair 박사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심리학과의 Senior Research Fellow 로, 전 생애 관점에서 의사결정과 고령화를 

연구하는 다학제 연구그룹을 이끌고 있다. 그는 지원 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

making)과 사전돌봄계획(advance care planning)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특히 호주에서 치매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 의사결정의 실제를 

이해하고 개념화한 최초의 연구를 주도한 바 있다. 또한 사전돌봄계획의 도입과 

개인중심 돌봄(person-centred care)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목표로 하는 

단체인 국제 사전돌봄계획 협회(Advance Care Planning International)의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는 호주 국립보건의학연구위원회(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의 지원을 받아 재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호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회상 기반 생애사 작업과 조정된 사전돌봄계획을 결합한 접근법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의학연구 미래기금(Medical 

Research Futures Fund)의 지원을 받아 노인요양 종사자를 위한 지원 의사결정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그 효과를 실증하는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블루마운틴 지역에 거주하며, 다룩(Dharug)과 

군둥구라(Gundungurra) 원주민의 전통 영토에서 숲길 걷기(bushwalking)과 음악 

연주를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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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2006)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CRPD 는 존엄, 자율성, 차별금지, 참여, 포용, 수용, 평등, 

접근성의 원칙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이 협약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편적 

인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장벽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1966)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966)에 규정된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 CRPD 는 

국제적인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가들의 협력을 통해 제정되었으며, 유엔 조약 

가운데서도 가장 폭넓게 비준된 협약 중 하나로 평가된다. 협약 채택 당일에는 역대 

최다인 82 개국이 서명하였고, 본 원고가 작성된 시점 기준으로 총 164 개국이 

서명국으로 참여하고 있다(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n.d.). 

 

CRPD 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법 앞에서의 

동등한 인정에 대한 권리(제 12 조)는 이 협약의 가장 획기적인 전환점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제 12 조는 정부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조건에서 법적 능력을 향유함을 인정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 제공되는 

지원은 남용이나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해당 개인의 권리와 의지, 

그리고 선호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Convention on the Righ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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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는 CRPD 가 

가입국들에게 대리 의사결정 제도를 지원 의사결정(supported decision-making)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지원 의사결정은 CRPD 제 12 조의 요구를 구체화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개념적 

진전이자,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실천적 방식으로 부상해 왔다(Gooding, 2013). 지원 

의사결정은 CRPD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개인적 또는 법적 사안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그 

결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과정”으로 폭넓게 이해되고 있다(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2009, p. 15). 이러한 

지원 의사결정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법 앞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제안되어 왔으며, 특히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호주에서는 호주 법개혁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가 국내 법과 

정책 체계 안에서 CRPD 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 의사결정 

원칙(National Decision-Making Principles)’을 마련하였다(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2014). 또한 이 위원회는 노인학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향후 노인요양 관련 법률을 개정할 때에도 국가 의사결정 

원칙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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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노인요양 체계와 지원 의사결정의 필요성 (The Australian Aged Care 

System and the Need for Supported Decision-Making) 

 

최근 호주에서는 제도화된 고령자 돌봄, 즉 호주에서 ‘노인 돌봄(aged care)’으로 

불리는 영역에서 지원 의사결정과 그와 연관된 권리 기반 개념과 실천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절에서는 먼저 호주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규제되는 전반적 맥락을 살펴보고, 다양한 유형의 의사결정에 대해 지원 

의사결정 또는 대리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법적·제도적 틀을 설명한다. 이어서 최근의 

인구 및 사회 변화와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자료를 통해, 고령자 돌봄에서 지원 

의사결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제도 안에 정착시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주의 노인 돌봄 체계는 약 130 만 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4 만 명 이상이 재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Alsaeed et 

al., 2025). 노인 돌봄 서비스는 시설 노인돌봄기관이나 가정 내 환경에서 제공되며, 

인가된 노인 돌봄 제공기관은 연방정부의 규제와 재정 지원을 받는다. 고령자는 ‘My 

Aged Care’라 불리는 평가 절차를 통해 이러한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 n.d.b). 

민원 대응은 민원위원(Complaints Commissioner)이 담당하고,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 은 노인 돌봄의 질 기준(Aged Care Quality Standards)에 

따라 인가된 노인 돌봄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을 수행한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 2025d). 인구 대비 기준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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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국민에게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 평가된다(Alsaeed et al., 2025). 

 

호주에서는 노인 돌봄과 장애인 서비스가 연방정부(Commonwealth)에 의해 

재정적으로 지원되고 규제되는 반면, 재산, 보건의료, 생활 방식, 개인적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법률은 주정부나 준주정부 관할에 속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책과 실제 운영에서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주(state)와 

준주(territory)별 법적 틀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자발성,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의 추정이라는 common law 의 기본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본인이나 타인에게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면, 대리 의사결정은 해당 개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판단은 특정 시점과 특정 의사결정에 

한정되어 적용된다(O’Neill & Peisah, 2021). 이와 더불어 호주에는 분권화된 

행정심판 제도가 존재하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분쟁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접근 

가능하게 심리하고, 해결을 촉진하며, 필요한 경우 대리 의사결정과 관련된 명령이나 

선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Tait & Carney, 2013). 

 

주와 준주 간의 차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원 의사결정이나 대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법적 틀에 있다. 호주의 모든 주와 준주는 대리 의사결정에 

관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지원자(supporter)’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곳은 빅토리아주가 유일하다(Office of the Public Advo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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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Victoria, 2018). 그 외의 주와 준주에서는 기능적 의사결정 능력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대리 의사결정 허가의 핵심 요건으로 삼고 있다. 관할 지역별로 

나타나는 주요 차이는 대리 의사결정자가 ‘대체 판단 기준(substituted judgement 

standard),’ 즉 당사자의 입장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내렸을 법한 결정을 추정해 

따르도록 요구되는지, 아니면 ‘최선의 이익 기준(best interests standard),’ 즉 해당 

개인에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요구되는지에 있다(Blake et al., 2021). 

 

호주는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4), 이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계획과 제공 방식 

전반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호주에 거주하는 노인(65 세 이상) 가운데 50%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노인의 약 96%는 일반 주거 가구나 

은퇴자 주거 단지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39.8%는 일상생활 활동 한 가지 

이상에서 도움을 필요로 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4). 또한 호주 

고령자의 20%는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서 태어났으며, 18%는 가정에서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4). 

 

고령자가 나이듦과 관련된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기타 장기적 질환을 경험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지적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치매는 

호주에서 40 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호주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25). 치매 진단은 의학적 

검사와 치료에 대한 결정부터 재가 또는 시설 돌봄 제공 여부, 기존 자산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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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향후 돌봄 필요에 대한 계획 수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사결정을 요구하게 

된다. 치매를 겪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관한 결정을 계속해서 스스로 

내리고자 하며(Fetherstonhaugh et al., 2013; Sinclair et al., 2019),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울 증상이 줄어들며 대인관계에서의 

긴장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enne et al., 2008; Miller et al., 2019). 그러나 

치매는 개인 차원뿐 아니라 대인 관계 차원에서도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Peisah et al., 2006), 치매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후견이나 재정 관리 명령 등 대리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심판 청구는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Chesterman, 2013). 이와 함께 치매의 유병률과 사회적 

영향이 커지는 가운데,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연령주의와 노인학대 역시 고령자의 

권리 보장과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다(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2017).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을 종합해 보면, 호주 고령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법과 공공정책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서비스 분야와 비교할 때, 노인 돌봄 영역에서의 지원 

의사결정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치매 맥락에서 지원 의사결정의 

실제 적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부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아직 전반적으로 확산·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Cognitive Decline Partnership 

Centre, n.d.). 다음 절에서는 호주의 노인 돌봄 서비스를 규율하는 법과 정책에서 

최근 나타난 변화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지원 의사결정의 보다 폭넓은 

활용에 갖는 함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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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2024 년 노인돌봄법」 (The Australian Aged Care Act 2024) 

 

지난 10 여 년 동안 호주의 노인 돌봄 체계는 빠르고 광범위하며 근본적인 개혁을 

겪어 왔다. 이러한 개혁에는 서비스의 확대, 재정 조달 방식의 변화, 그리고 품질 

기준의 도입과 개정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과정은 논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으며, 제도가 고령자의 현실적인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광범위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Royal Commission Into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2019). 이러한 배경 속에서 노인 돌봄 관련 법제와 

규제, 그리고 서비스 제공 전반을 검토하기 위해 Royal Commission Into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여러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핵심에는 기존처럼 노인 돌봄 제공기관의 재정 집행을 관리하는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령자의 필요를 중심에 둔 새로운 권리 기반 입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Royal Commission Into Aged Care Quality and Safety, 2021). 

이러한 권고를 토대로 「2024 년 노인돌봄법(Aged Care Act 2024)」은 2024 년 11 월 

25 일에 제정되었으며, 2025 년 11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 n.d.a). 

 

이 법은 고령자 돌봄에서 존재해 온 불평등을 해소하고 권리 기반 접근을 제도 안에 

정착시킬 수 있는,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중요한 기회로 제시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고령화에 따른 인구·사회적 변화에 호주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ae, 2025). 기존의 노인 돌봄 관련 법률과 달리, 이 

법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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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PD), 특히 CRPD 제 12 조 제 2 항을 비롯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을 명시적으로 원용함으로써 인권의 관점을 법 체계 전면에 

도입하고 있다(Parliament of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n.d.). 또한 이 법은 

양질의 노인 돌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고령자의 권리 선언을 명문화하며, 재정 지원을 받는 노인 돌봄 

제공기관과 노인 돌봄 부문의 행정·규제를 담당하는 각종 기관과 부처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Aged Care Act, 2024). 

 

중요하게도 이 법은 지원 의사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권리 선언(Statement of Rights)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선언은 “개인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동시에 “필요한 경우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권리와, 그 결정이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Aged Care Act, 2024, Section 23). 지원 

의사결정은 정책 문서에서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 2025a),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의사결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법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접근 방식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개인이 자신의 결정, 의지, 선호를 

형성하거나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하거나 원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원에는 여러 사람과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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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함께 활용될 수 있다. 지원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타인을 대신해 결정을 내려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p. 3) 

 

지원 의사결정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법은 고령자를 

위한 공식적인 등록 지원자(registered supporter)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Aged Care Act, 2024, Chapter 1).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록 지원자는 고령자가 직접 지명할 수 있으며, 일정한 권한을 가진다. 여기에는 

고령자에 대한 접근 권한과, 고령자의 의지와 선호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돌봄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Aged Care Act, 2024, Sections 27, 156). 

• 등록 지원자는 고령자가 결정을 내리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을 돕고, 고령자의 

의지와 선호를 증진하며, 정직하게 행동하고 이해충돌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Aged Care Act, 2024, Section 30). 

• 등록 지원자는 고령자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지 않는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 2025b). 

• 등록 지원자는 보건·장애·고령화부(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 

산하의 행정 기구인 “System Governor”의 감독을 받는다. System Governor 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령자가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원자의 

등록을 승인할 수 있다(Aged Care Act, 2024, Section 37). 

• System Governor 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등록 

지원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Aged Care Act, 2024, Sections 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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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의사결정 능력(decision-making capacity)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대신 

권리 선언과 지원자의 역할 및 의무를 통해 의사결정 능력이 원칙적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제도 안에 내재화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 2025c).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지원자에게 대리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리 의사결정은 관련 주, 준주, 또는 연방 

차원의 선임에 따른 권한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 2025b). 일반적으로 대리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해당 고령자가 문제되는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 예를 들어 의학적 소견서 등이 요구되며, 이러한 

권한은 선임의 범위에 한정되어 행사된다. 이러한 법의 구조는 적어도 재정 지원을 

받는 노인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대리 

의사결정이 사용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법에서 지원 의사결정의 비중이 커지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여러 중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과제 가운데 일부는 연방제 입법 구조에서 비롯되는데, 노인 돌봄 

서비스는 연방 차원에서 규제되는 반면, 보건의료, 재정, 생활 방식, 개인적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 체계(대리 의사결정을 포함)는 주와 준주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고령자 집단 자체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에서도 추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 즉, 가장 취약한 고령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행정적 개입이 과도해지거나 고령자 전반을 장애가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령주의적 가정으로 바라보는 정책 설계는 피해야 한다는 과제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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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이러한 정책적 쟁점들은 결국 하나의 핵심 영역으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CRPD 에서 부여된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이 법의 맥락 속에서 '의지와 

선호(will and preferences)'라는 권리 기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실제로 

작동하도록 구현하며, 이를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호주의 연방제 체계 전반에서 노인 돌봄 부문 법과 정책을 시행하는 데 따른 과제 

(The Challenge of Implementing Legislation and Policy for the Aged Care 

Sector Across Australia’s Federated System) 

 

고령자 돌봄에서 지원 의사결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지속적 

과제는 호주의 연방제 체계에서 비롯된다. 이 법안의 초기 형태였던 「노인돌봄법」 

공청회 초안에서는, 지원자나 대표자(대리 의사결정자의 한 유형)를 노인돌봄법을 

통해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 2023).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불필요하게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연방 법률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와 주 또는 준주 법률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 사이에 책임과 역할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다(Carney et al., 2024; Chesterman, 2024). 

 

다행히도 최종 제정된 이 법은 의사결정 능력을 기준으로 한 대리 의사결정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지원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한 절차와 제도적 틀을 대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적어도 새로운 법이 추가적이거나 서로 경쟁하는 형태의 대리 의사결정 

역할을 새로 도입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 돌봄 제공기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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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하나 이상의 주 또는 준주 관할 안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주와 

준주에서는 대리 의사결정 제도가 여전히 적극적으로 작동하고 있다(Stewart, 2025). 

이러한 제도적 병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새로운 법에 따른 지원자는 고령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고령자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주된 임무로 한다. 그러나 주나 

준주 차원에서 대리 의사결정자로 선임된 사람은 이러한 지원자의 역할을 넘어, 

지원자의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 법은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이미 대리 의사결정자로 선임된 사람도 System Governor 에 

신청하여 등록 지원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대리 의사결정자가 별도의 공식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자신이 대리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서호주나 뉴사우스웨일스와 같이 대리 의사결정에서 여전히 구식의 ‘최선의 

이익 기준(best interests standard)’을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대리 의사결정자로 

선임된 사람이 새로운 법에 따른 등록 지원자로 활동할 때와는 전혀 다른 행위 

기준을 요구받게 된다. 이처럼 동일 인물이 서로 다른 역할에서 상이한 기준을 

적용받는 상황은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제도적 복잡성이 

민원 제기나 심판 청구의 증가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지켜볼 필요가 있다(Stewart, 

2025). 

 



15 
 

셋째, 고령자의 지원자와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이러한 분쟁이 생기면, 가족이나 지인이 지원자가 지나치게 

위험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원자의 역할을 

무력화하기 위해 주나 준주 차원의 심판 기관에 신청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고령자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는 해당 심판 기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는데, 많은 경우 이러한 판단은 「2024 년 노인돌봄법」만큼 권리 

중심적이지 않은 주 또는 준주 법률에 근거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관행은 

불필요한 심판 청구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은 

대리 의사결정자의 선임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따라서 노인 돌봄 제공기관은 

지원 의사결정의 취지와 실제 운영 방식, 그리고 이것이 고령자의 권리와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지역사회, 특히 고령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충분히 알림으로써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피하기 위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 (The Need to Craft Policy Settings Which Uphold Rights for the 

Most Vulnerable While Avoiding Government Overreach) 

 

이 법 안에서 지원 의사결정을 구현하는 과정은 다소 특수한 정책적 과제를 

만들어낸다. 지원 의사결정의 개념적 토대는 장애인 권리 옹호의 맥락에서 발전해 

왔고, CRPD 와 같은 국제 규범을 통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지만, 노인 돌봄 

제도의 대상이 되는 고령자 가운데 상당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고령자와 장애인을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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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은 연령주의적 가정에 해당한다. 실제로 의사결정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매조차도, 나이듦의 정상적인 일부가 아니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Dementia Australia, n.d.). 나아가 고령자가 신체 기능이나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를 경험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의사결정 능력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고령자 집단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한 지원 의사결정의 정의와 

제도적 틀은 불가피하게 폭넓게 설정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 즉 고령자를 

장애를 가진 사람과 혼동할 위험과 고령자 집단 내부의 폭넓은 다양성은, 지원자를 

두는 것이 자발적이며 등록 지원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일정 부분 예견되고 완화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 2025c). 지원 의사결정의 정의와 

틀이 광범위하다는 점은,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와 같은 개념이 지원 

의사결정의 구성 요소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보편적 설계는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전략은 노인 

돌봄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사항이지, 지원 의사결정 자체의 

일부로 한정되어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지원 의사결정 안에 보편적 

설계를 포함시키면, 노인 돌봄 제공기관이 문서를 큰 글씨로 제공하거나 번역 

자료를 마련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노인 돌봄의 질 기준에 따른 지원 의사결정 

요건을 충족한 증거로 오인할 위험이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성 조치는 본래 

일상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 서비스에 해당한다. 필자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제적 정의에서 상정하는 지원 의사결정,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의 필요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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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근거한 개념(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n Human 

Rights, 2009)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향후 이 영역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이러한 다양성과 미묘한 차이를 지속적으로 인식하고, 노인 돌봄 

제공기관이 개인별 필요에 맞춘 맞춤형·요구 기반 접근을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한편, 

지원 대상의 과도한 확대(net-widening)를 초래하거나 모든 고령자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연령주의적 가정을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Carney & 

Beaupert, 2013). 

 

지원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핵심이 되는 권리 기반 개념인 ‘의지와 

선호’의 실제적 구현과 해석 (Operationalising and Interpreting the Rights-Based 

Concept of Will and Preferences in Practice, Which Will Be Key to Effectively 

Implementing Supported Decision-Making) 

 

이 세 번째 절은 지원 의사결정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주제인, 이 

법에서 사용되는 권리 기반 개념으로서의 ‘의지와 선호(will and preferences)’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다. CRPD 는 ‘의지와 선호’라는 

개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이 도덕적 기준이 ‘최선의 이익 기준(best interests 

standard)’에 근거한 대리 의사결정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Skowron, 

2019). 또한 CRPD 는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의지와 

선호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선의 이익’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의지와 선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best interpretation of will and 

preferences)’이 이를 대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United Nations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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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para. 21). 이처럼 ‘의지와 

선호’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CRPD 는 이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이 법 역시 ‘의지와 선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작동 가능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의지와 선호(will and preferences)’ 개념에 관한 기존 연구와 논의는, 특히 복잡한 

사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여러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Carney et 

al., 2019). Szmukler(2019)는 의지와 선호를 구분하여, 의지는 “개인이 깊이 

내면화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관된 개인적 신념, 가치, 헌신, 그리고 

무엇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관념”으로, 선호는 “현재 시점에서 표현되는 욕구, 성향 

또는 선택”으로 정의한다(p. 38). Flynn 과 Arstein-Kerslake(2014)는 개인의 의지와 

선호를 진정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석의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들은 이러한 해석 과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우에서 ‘최선의 이익 기준’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해석을 

통한 접근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Skowron(2019)은 해석 행위가 개인의 

권리를 촉진할 수도 있고 반대로 침해할 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지와 선호’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단일한 

실체로 존재한다는 인식론적 전제를 부정한다. 대신 그는 개인의 의지와 선호를 

파악하려는 모든 시도에는 필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해석이 개입되며, 대체로 

당사자와 타인 간의 공동 구성(co-construction)이 수반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의지와 선호를 해석하는 데 관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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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을 수행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적인 해석의 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가장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고 인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Skowron, 2019). 

 

「2024 년 노인돌봄법」의 맥락에서 ‘의지와 선호’를 정의하는 문제는 여러 정책적 

과제를 수반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은 다양한 주와 준주 관할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이들 관할 가운데 일부는 의사결정에서 ‘의지와 선호’ 접근에 일정 

부분 부합하는 요소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최선의 이익 

기준(best interests standard)’을 유지하고 있다(Blake et al., 2021). 둘째, 후견법이나 

정신보건 관련 법률과 같은 다른 사례들과 달리,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인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대신 인지적 장애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지원 필요 등 다양한 이유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폭넓고 이질적인 고령자 집단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치매의 

맥락에서는 질병의 진행 과정에 따라 개인이 표현하는 선호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Peisah et al., 2013). 

 

흥미롭게도,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이지만, 이 법과 

함께 제시된 ‘의지와 선호’에 대한 정책적 해석은 정신보건이나 장애 분야에서 

축적되어 온 기존 연구나 확립된 정책 사례들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을 취하고 있다. 

보건·장애·고령화부(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가 제시한 등록 

지원자를 위한 선택과 통제 정책(Choice and Control Policy for Registered 



20 
 

Supporters)은 ‘의지와 선호’를 매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록 지원자는 고령자의 알려진 의지와 선호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고령자를 

지원하거나, 정보를 제공받거나, 고령자의 결정을 전달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이는 등록 지원자가 현재 또는 미래에 고령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 개인의 의지와 선호는 변화할 수 있다. 만약 고령자가 

과거에 표현했던 의지나 선호와 다른 내용을 현재 시점에서 표현하고 있다면, 

가장 최근에 표현된 의지나 선호를 해당 개인의 알려진 의지와 선호로 간주할 

수 있다.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Disability, and 

Ageing, 2025b, pp. 5–6) 

 

이처럼 ‘의지와 선호’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식은 기존의 이해와 두 가지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 첫째,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특히 

중시함으로써, ‘알려진 의지와 선호’라는 표현 속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해석의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 둘째, 가장 최근에 표현된 선호를 명시적으로 

우선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접근은 생애 전반에 걸친 관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개인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해 온 의지와 당장의 표현된 선호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의 지원 의사결정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Agency, 2023,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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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해석은, 다른 맥락에서는 허용될 수 있는 해석 과정이나 의지와 선호 간의 

조정조차도 지원자가 고령자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중단하는 구실로 

사용되거나, 고령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석을 정당화하기 위해 연령주의적 

고정관념을 적용하는 통로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표현된 내용을 일률적으로 ‘알려진 의지와 선호’로 규정하는 

방식은, 의지와 선호가 몸짓이나 행동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문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중증 치매나 다른 

인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급성 섬망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의 경우, 표현된 

모든 선호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 개인을 심각하고 즉각적인 안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는 오랜 철학적 논쟁을 

떠올리게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e.g., Dresser, 1995; Dworkin, 1986), 치매를 겪고 

있는 일부 사람들은 지원 의사결정 체계 아래에서 장차 자신의 표현된 선호가 

중요한 삶의 가치와 충돌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우려를 표해 

왔다(Flavin, 2025). 사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일반 대중 역시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단계에서 표현된 선호가, 정신적으로 더 명료했던 시기에 내려진 사전 

지시를 압도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Schoene-

Seifert et al., 2016). 이러한 복잡성은 노인 돌봄 현장에서 피할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치매 여정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개인의 서사적 이력을 참조하는 

것이 개별화된 사람 중심 돌봄과 그 사람이 앞으로 지향하는 삶의 서사를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Berendonk et al., 2020). 

문자 그대로 말하자면, 개인의 삶의 이야기나 과거에 표현된 가치가, 중대한 위험을 

수반하지 않거나 핵심적인 삶의 가치를 흔들지 않는 일상적 돌봄의 문제에까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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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특정 시점에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Sinclair, 2025). 최근 부상하고 있는 

서사적 정체성과 서사 윤리 분야는, 치매로 인한 기억 상실이 정체성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타인이나 보조 기술에 의해 분산된 기억을 통해 정체성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Heersmink, 2022). 이러한 연구 성과에 기반한 

엄밀하고 성찰적인 실천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윤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Ringkamp, 2023), 향후 이 영역의 정책과 실천을 이끄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 (Conclusion) 

 

결론적으로, 「2024 년 노인돌봄법(Aged Care Act 2024)」은 호주에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회적 돌봄 제공 과정에 지원 의사결정을 도입하고 구현하는 데 

있어 여러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공적 재원이 지원되는 노인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의사결정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의사결정의 확산과 정착을 촉진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이 

다른 호주 주 및 준주 관할권에서도 유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의 정책 이행 과정에서는 고령자 인구의 다양성, 노인 돌봄 

부문이 지닌 역량과 동시에 직면한 부담 요인, 그리고 노인 돌봄 영역에서 인권 

개념이 법과 정책에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다는 점 등 호주 특유의 

정책적·인구학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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